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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상태를 선행요소로 두고 건강수준의 차이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1차(2005
년)부터 6차년(2015년)까지 10년 동안 종단자료에 모두 존재하는 92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 노년초기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라 노후소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56∼60
세 노년초기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가 건강하지 못한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을 10
년간 지속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
층은 건강하지 못한 고령층보다 노후소득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차이가 고령화와 함께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초기건강상태의 향상과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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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arly health status on income status as young 
old adults grow older. Using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KReiS), this study finally included 923 
older adults who were fully present from the first wave (2005) to the sixth wave (2015) for 10 years.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show that the difference of income occurs due to the difference of 
health status at the early old age. In other words, older adults with good health status at the early old 
age(56 ~ 60 years old) have a relatively higher income level for 10 years compared with older adults 
with poor healthy statu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present that the better the health 
condition in early age, the higher the gross individual income, controlling for gender, spouse, and 
education level. In addition, older adults with good health at early old age stage have higher income 
level than those with poor health at early old age stage. The difference by health status continues as 
they are getting ol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ies and practical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arly health condition and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early health condition on old ag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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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가 2019년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년이나 
빠른 2018년에 달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의 경제적 수준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OECD평균 12.5%
의 약 3.7배 높으며[2], 연령별로 보면 66∼75세 상대
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의 빈곤율은 60.2%를 
기록하고 있다[3]. 

노후빈곤을 해결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산
업화를 먼저 경험한 서구의 국가들은 노후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결핍에 대비한 안정적 ‘노
후소득보장제도’를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다. 독일은 
1889년 사회보험방식의 노령연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덴마크와 영국은 각각 1891년, 1908년에 
도입하였다[4].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88년 전 국민
대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시행하였고, 2008년 1월
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부터는 이를 
기초연금으로 변경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소득은 
공적연금보다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결국 개인의 근로소득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
지하는 비중은 50.8%로 OECD국가 평균의 23.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2], 우리나라 고령층이 일
을 하는 이유도 생계유지를 마련하기 위함이 가장 높은 
73%를 차지하고 있다[5].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근로와 관련이 높은 노년초
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초기
의 건강상태의 악화는 단순히 경제활동 참여저하로 인
한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 의료비 지
출로 소득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빈곤가

구의 25.6%는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하는 ‘과부담 의료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초기건강상태가 노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및 해외 연구들에서는 소득의 
차이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
증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8][9].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열악한 영양섭취와 주거환경,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낮
은 접근성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며[10] 소득수준의 차이는 건
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을 발생시키기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
태를 선행요소로 두고 건강수준의 차이가 노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자 한
다. 인구 고령화시대에 열악한 노후건강상태로 인해 발
생하는 노후 경제적 수준의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
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고령층은 일반적으
로 만성질환과 각종 질환 등으로 인해 젊은 층보다 건
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들의 건강상태는 생애기간동안 
누적된 결과물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집단내 건강격차
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고령층의 건
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다[12].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서 조사한 10년간 (2005~2015)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년초기의 신체건강상태의 차이
가 노화진행에 따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연령에 상관없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
게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구분될 수 있
다. 객관적 건강상태는 의사가 진단한 과거 및 현재 질
병, 또는 병원에서 측정된 임상결과를 포함하여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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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통한 건강상태를 의
미한다[13]. 객관적 건강상태는 특정 대상자의 건강 상
태, 생활 습관, 생활 스트레스 및 작업 스트레스와 같은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 
질병이나 질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14].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앞에서 언급한 객관적 지표인 의학적 진단 여
부와는 달리 개인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바
탕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한다[15][16].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직접 진술한 주관적 건강상태이
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망률을 측정하는 중요한 예측지
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기록된 의무기록보다 
사망률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존재하고 있다[17]. 특히 노인관련 연구에서는 노인 스
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역할까지도 반영하고 있
어 고령층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18][19]. 따라서 주
관적 건강상태는 의사의 진단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당사
자의 잠재적인 상태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객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서로 보완적
이지만 때로는 고령층의 경우 상충적일 때도 있다. 일
부 연구에서는 고령층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실제상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20],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고령층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21]. 

하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와 
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득과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역
할을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고령층의 초기건강상태 측정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18].

2. 노후소득수준과 소득구성요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

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
의 소득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
령층의 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의 68.8%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87.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2]. OECD국가들에서는 아동연령층의 빈곤율이 전
체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이 빈
곤정책의 중요한 ‘표적 집단’인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는 아동층보다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아 노후소득수준 
보장이 중요한 빈곤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18
세 이하 아동빈곤율은 OECD평균인 12.6%보다 낮은 
10.3%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
곤율은 45.1%로 OECD평균 17.1%보다 28%포인트 높
아 OECD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22].  

고령층의 소득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소득비례연
금, 자산조사형 급여 등)으로 OECD 평균은 58% 수준
이다[2].  각 국가별로 보면 고령층 소득 중 공적이전소
득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는 헝가리로 89%, 가장 
적게 의존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7.7%, 한국의 경우는 
30.2% 수준이다[2].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한 이
후 30년밖에 되지 못해 적절한 규모의 공적연금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가입자 
중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어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어 공적연금에 가입하
지 못하는 ‘제도외부’ 사각지대와 실업ㆍ사업 중단 등으
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납부예외ㆍ장기체납자로 분
류되는 사람들은 ‘제도내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23].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월 기준 국민연
금 가입대상자(18~60세 미만) 3,099만 명 가운데 적용
제외자는 958만 명(29.4%)이며, 가입자 2,141만 명 중 
납부예외자(368만 명)ㆍ장기체납자(102만 명) 비중은 
전체의 15.2%로 ‘사각지대’에 해당대상자가 전체 가입
대상자의 4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24].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소득에서 근로가 차지하
는 비중은 56.8%로 OECD평균 23.6%보다 무려 
33.2%p 높은 수준을 보였다[2]. 우리나라 고령층 소득
수준은 근로이외에도 자녀 등 가족의 이전소득에 의해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생활패턴
의 변화와 개인주의 성향 확대로 사적이전의 역할은 약
화되어 근로소득의 영향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이다[25].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의 소득 축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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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득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시간경과에 따라  각 소득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노년초기건강상태와 노후소득수준

일반적 건강과 소득에 관한 연구는 소득을 선행요소
로 두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하는 연구가 지
배적이다. 소득수준의 높은 경우에는 건강을 관리·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자원을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증대시키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자원부족과 과도한 흡연, 음주 및 운동 부족 등으
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26][27].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
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11][15], 
노후의 건강수준은 반대로 노후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고령
층의 경우 건강수준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근로소득을 포함한 
노후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28]. 한국과 같이 공적연
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비자발적인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 급격한 근로소득 감
소와 노후소득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29]. 심지어 공적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질병과 같
은 건강문제는 노후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51~61세의 7,055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
자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감소 
또는 근로중단 등이 발생하여 노후소득감소를 경험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0]. 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 건
강과 관련된 자료인 Health Retirement Study(HRS)
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도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은퇴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30][31].

하지만,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
내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고령층의 초
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소득의 차이를 선행요소로 두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상
태를 선행요소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8][15].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10년(2005-2015)간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
사를 활용하여 노년초기의 건강상태가 노화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

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로 통계법에 의해 
승인(승인번호 제322001호)된 국가통계자료이다. 
2005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7차 조사까지 진
행되었으며, 2019년1월 기준 공계된 통계자료는 2015
년 6차 조사까지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조사대상자
는 2005년 기준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를 조
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차 조사에 응답한 5,109가
구에 속하는 8,567명 중 56~60세에 해당되는 초기고
령층 1,417명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1차(2005년)
부터 6차년(2015년)까지 10년 동안 종단자료에 모두 
존재하는 92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들의 1차(2005년)조사 당시 응답한 신체적 건강상태를 
기준선 (baseline)으로 설정하였고 초기건강상태가 시
간경과에 따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각 조사시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소득관련자
료는 조사 기준 전년(2004년)을 기준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소득기준년도에 조기노령연금신청이 가능한 연
령(55세~59세)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기 위함이다. 
2004년 기준 55~59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1949~1945
년생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60세까
지는 완전노령연금수급은 신청할 수 없는 집단으로 ‘노
년초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국민노후
보장패널 3차(2009년)조사 시기에 60~64세에 도달하
여 모두 완전노령연금이 수급 가능한 대상이 되었으며, 
가장 최근 자료인 6차(2015년)시기에는 66~70세가 되
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다. 본 연구는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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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6차 조사(2015)의 개인단위와 가구단위 
자료를 병합(merge)하여 노년초기의 신체적 건강상태
가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취업자비중 변화, 가구소득 및 
가구소득 구성요소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변수는 1차 조사

(2005)시기 56~60세에 해당되는 노년초기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로 기준선(baseline)으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현재 어
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주관적 응답으로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는 ‘좋지 않음’으로,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는 ‘좋음’으로, 중간 단계인 ‘보통이
다’로 3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에서 실시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대상자의 미래사망
을 예측할 수 있는 치명적 건강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측
정변수이다[32]. 

소득수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전년 가구단위 총
소득은 임금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국민기초생
활보장급여, 그 외 사회보장급여 등),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소득은 근로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이전소
득은 정기성 현금지원금(공적연금, 보훈급여금, 고용보
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노인교통비, 기초노령연금(2008년1월~2014년 6
월), 기초연금(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
금 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33]. 공적이전소득은 공적
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소득, 그 외 사회보장
급여소득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나 종단데이터가 세분
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총합을 사용하였다. 사
전이전소득은 가구단위에서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이혼한 배우자, 사회 및 종교단체로 받은 이전소득금액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 및 기타소득들은 가구단위이
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사용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
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하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제곱근 지수방법을 사용

하였다[34]. OECD제곱근지수방법을 통한 균등화된 개
인소득은 고령층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규모의 경제'를 
보정하였으며,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국내 통계청에서도 가구소득을 
OECD제곱근지수 방법을 사용해 전환한 ‘균등화 개인
소득’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고 있다[1]. 또한 
종단자료로 인한 물가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모든 소득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18=100) 조정되었다. 그 외 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활동참여유무 등을 포
함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3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패널 1차(2005)~6차(2015) 조사시기별 
주요변수의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1차 
조사 당시 56~60세에 해당된 대상자들이 10년간 고령
화를 경험하면서 건강상태 및 가구 소득원별 변화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1차 조
사(2005년) 당시 건강상태를 기준선(baseline)으로 설
정하여 노년초기건강상태에 따른 각 조사시기별 균등
화 개인소득원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때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노년초기건강상태는 보통을 제외한 ‘좋지 않
음’과 ‘좋음’만을 활용한 t-검증방법을 사용하여 신체적 
건강상태 차이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가구규모를 반영한 로그화(logarithm)된 균
등화 개인총소득(Y)을 종속변수로 두고, 노년초기건강
상태(X2005)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노년초기 건강상태
가 각 시기별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이를 위해 각 조사시
기별 다중회귀분석에서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log   




          (1)

Y=가구소득,   X2005 는 노년초기건강상태(2005년)
X2=통제변수로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으로 구성  
t=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12598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조사(2005년) 

당시 56~60세에 해당되는 초기고령층 중 6차 조사
(2015년)까지 모두 응답한 923명만을 포함하였다. 이
들의 1차조사시 평균연령은 58.0 세였고, 10년 후 
2015년 6차 조사에서는 66세~70세가 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68.0세였다. 남성비중은 42%, 여성비중은 58%
로 여성이 16%p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05년 85.3%에서 2015년 77.8%로 
감소하였고,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0.4%에서 
42.43%로 감소하였다. 

표 1. 기술통계분석결과
(단위:%, 세, 백만 원)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성별 남성 42.0 42.0 42.0 42.0 42.0 42.0
여성 58.0 58.0 58.0 58.0 58.0 58.0

평균연령(세) 58.0 60.0 62.0 64.0 66.0 68.0

교육
수준

무학 9.1 9.1 8.9 8.5 8.3 8.1
초졸 42.4 42.4 42.2 42.4 42.4 42.4
중졸 22.6 22.6 22.8 22.6 22.5 22.8
고졸 18.6 18.6 19.0 19.4 19.5 19.5
대졸
이상 7.3 7.3 7.2 7.2 7.3 7.3

주관
적

건강
상태

1)　

좋지 
않음 42.7 43.3 40.2 30.9 31.3 32.4

보통
이다 25.3 26.9 27.4 35.0 33.1 36.5

좋음 32.0 29.8 32.5 34.1 35.6 31.2
유배우자 비율 85.3 84.3 83.2 81.5 79.1 77.8
취업자 비율 60.4 57.8 54.9 48.9 44.9 42.3 

균등화 
개인총소득2) 27.1 27.9 20.9 18.2 18.3 18,7

균등화 
개인근로소득2) 21.4 20.9 12.8 10.9 10.6 10.4

N(명) 923 923 923 923 923 923

주:1)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은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을 포함
하고, ‘좋음’은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를 포함.

2) 균등화 개인총소득과 균등화 개인근로소득은 가구단위 총소득과 근로소득을  
OECD제곱근지수방법을 통해  균등화된 수치이며, 본 연구에서는 연도간 비
교를 위해 물가수준(2018=100)을 반영하였음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인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좋지 않음’의 비중은 
2005년 42.7%에서 32.4%로 감소하였다. ‘좋음’의 비
중은 2005년 32.0%에서 2013년 35.6%로 소폭 증가
하였다가 2015년 31.2%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10년간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취업자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

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5년 60.4%에서 
2011년 48.9%, 2015년 42.3%로 감소하였다. 균등화 
개인총소득은 2005년 이후 감소하였는데 평균 연령이 
60세를 초과하는 3차 조사(2009년)시기에 2,700만 원
대에서 2,000만 원대로 감소하였고, 평균연령이 64세
가 되는 4차 조사(2011년)부터는 1800만 원대로 감소
하였다. 균등화 개인총소득이 2015년 다소 증가한 것
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
경되면서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고령층에게 
기존 최대 99,100원(단독가구)에서 최대 20만원(단독
가구)으로 지급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균
등화 개인근로소득은 취업자 비율이 감소하면서 2005
년 2,135만원에서 2015년 1,043만원으로 절반이상 감
소하였다.

2. 노년초기건강상태와 균등화 개인소득원별 변화
[표 2]는 2005년 기준 1949~1945년생의 노년초기 

신체적 건강상태(‘좋지 않음’과 ‘좋음’)를 기준선으로 10
년간 균등화 개인소득원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노년초기 신체적 건
강상태가 ‘좋지 않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총소득(균등
화 개인총소득)은 ‘좋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총소득에 
비해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해당자의 총소득은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음’에 해당
되는 대상자에 비해 2005년 당시(56~60세) 29.4% 감
소하였고, 6년 후 2011년(62~66세)에는 35.5%, 10년 
후 2015년(66~70세)에는 28.9% 감소율을 보였다
(p<0.001). 즉, 노년초기건강상태에 따른 두 집단 간 총
소득격차는 대상자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다
가 2015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2014년 기
초연금액의 확대지급(매월 최대 9만9천원에서 20만원
으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간 노년초기 신
체적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년초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음’에 해당된 대상자의 연평균 균등화 개인근로소
득은 2005년 1,641만원에서 2015년 839만원으로 감
소하였고, ‘좋음’의 경우에도 연평균 균등화 개인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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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2005년 2,743만원에서 2015년 1,291만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까지는 건
강상태가 ‘좋음’ 집단과 ‘좋지 않음’집단 간의 근로소득 
격차는 증가하였다가 이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노년초기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른 근로소득은 
2005년 기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좋음’에 비해 
감소율이 40.2%(2005년)에서 42.6%(2009년)으로 상
승하였다(p<0.001). 하지만, 그 이후 2015년(66~70
세)에는 노년초기 건강상태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율은 
35%로 낮아졌다(p<0.001). 

이외에도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이 노년초기 건강상태
차이(‘좋음’과 ‘좋지 않음’)에 따라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 공적이적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에 기인한다. 특히 대상자의 완전노령
연금수급이 가능한 2009년을 전후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이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2014년 7월부터)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65세에 도달한 2013년부터 공적이전소득이 다소 
증가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노년초기건강상태가 노후소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총소득
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총소득은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고령층의 실질적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표 3]은 2005년 기준 노년초기 건강
상태가 각 연도별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할 결과들이다. 각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포
함하였으나, 본 결과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2005년 기준 노년초기건강상태만을 각 연도별 회귀분
석에 독립변수로 표시하였다. 노년초기 건강상태는 1차 
조사(2005년)시 56-64세였던 대상자가 응답한 신체건
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좋지 않음’은 ‘매우 좋지 않
음’과 ‘좋지 않은 편이다’를, ‘좋음’은 ‘좋은 편이다’와 ‘매
우 좋다’를 포함한다.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은  

노년초기 건강상태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음’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참조집단인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비해 낮은 가구총소득을, ‘좋음’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참조집단보다 높은 가구총소득을 
보였다. 즉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좋지 않
은 집단보다 노화를 경험하면서 노후소득이 높게 나타
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5차 조사)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을 통제한 경우 노년초기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음’에 해당되는 집단은 참조집단에 비해 
exp(-0.14707)=0.863에 따라 13.7% 더 낮은 총소득
을 갖게 되었다(p=0.0058). 반대로 ‘좋음’에 해당되는 
집단은 참조집단에 비해 exp(0.15224)=1.164에 따라 
16.4% 더 높은 총소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36). 

특히 2005년(1차)과  2015년(6차)을 비교하면 노년
초기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 해당되는 고령층의 경우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고령층에 비해 총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다소 증가하였고, ‘좋음’에 해당되는 
고령층은 시간경과에 따라 총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고령화로 인
해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 해당되는 집단에
서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층들은 건강상태가 좋
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노화가 진행되면서 취업자 비
중, 총소득,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서 더 높은 수
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실시한 회귀
분석에서도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10년(2005~2015)간 
총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5년 당시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층’은 ‘좋
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후소득
수준을 보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년초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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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년초기건강생태기준에 의한 균등화 개인소득원별 변화
나이
(연도)

노년초기건강상태
(2005년 기준) 총소득 근로소득 공적이전

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소득

56-60
(2005)

(a) 좋지 않음 23,111 16,411 1,257 285 1,280 2,626 
(b) 좋음 32,743 27,430 1,453 513 881 1,808 
차이(%):(b-a)/b 29.4 40.2*** 13.5 44.5+ -45.2 -45.2

58-62
(2007)

(a) 좋지 않음 21,378 16,065 1,736 616 1,267 1,390 
(b) 좋음 33,214 26,539 2,671 645 1,590 2,835 
차이(%):(b-a)/b 35.6*** 39.5*** 35.0** 4.5 20.3 51.0

60-64
(2009)

(a) 좋지 않음 17,230 9,797 2,582 511 1,366 1,080 
(b) 좋음 25,720 17,073 3,940 807 2,726 1,211 
차이(%):(b-a)/b 33.0*** 42.6*** 34.5** 36.7+ 49.9* 10.8

62-66
(2011)

(a) 좋지 않음 14,698 8,593 2,900 302 1,155 311 
(b) 좋음 22,780 13,842 4,104 515 2,997 323 
차이(%):(b-a)/b 35.5*** 37.9*** 29.3** 41.4 61.5** 3.7

64-68
(2013)

(a) 좋지 않음 14,521 8,563 3,223 277 723 270 
(b) 좋음 23,279 13,605 5,243 447 2,249 856 
차이(%):(b-a)/b 37.6*** 37.1*** 38.5*** 38.0+ 67.9* 68.5**

66-70
(2015)

(a) 좋지 않음 15,755 8,392 4,047 213 1,020 930 
(b) 좋음 22,144 12,907 5,498 360 1,569 1,081 
차이(%):(b-a)/b 28.9*** 35.0*** 26.4** 40.7* 35.0 14.0

주) 1) 건강상태: ‘좋지 않음’은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음’은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를 의미함
      2) 모든 가구단위 연간소득은 천원단위로 OECD 가구균등화과정(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을 사용하였고 연도별 소득수준비교를 위해 

소비자물가수준 2018년(2018=100)을 기준하였음[34].
3) ***p<0.001, **p<0.01, *p<0.05, +p<0.1

표 3. 회귀분석결과: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 
Coefficient S.E. t-value p

2005년(Wave1), 56~60세 
노년초기 건강상태(2005년 기준)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0.13976 0.07728 -1.81 0.0709
좋음(‘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18809 0.08135 2.31 0.021

Adjusted R2 0.1342
2007년(Wave2), 58~62세 
노년초기 건강상태(2005년 기준)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0.16284 0.07128 -2.28 0.0226
좋음(‘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18226 0.07534 2.42 0.0158

Adjusted R2 0.1401
2009년(Wave3), 60~64세 
노년초기 건강상태(2005년 기준)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0.20627 0.06171 -3.34 0.0009
좋음(‘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0968 0.06449 1.5 0.1338

Adjusted R2 0.1845
2011년(Wave4), 62~66세 
노년초기 건강상태(2005년 기준)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0.08388 0.06537 -1.28 0.1998
좋음(‘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28708 0.06405 4.48 <.0001

Adjusted R2 0.1626
2013년(Wave5), 64~68세 
노년초기 건강상태(2005년 기준)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0.14707 0.05321 -2.76 0.0058
좋음(‘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15224 0.05212 2.92 0.0036

Adjusted R2 0.1568
2015년(Wave6), 64~70세 
노년초기 건강상태(2005년 기준)

좋지 않음(‘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0.17299 0.05472 -3.16 0.0016
좋음(‘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0.00308 0.05554 0.06 0.9557

Adjusted R2 0.1232
주:1) 각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포함하였으나, 본 결과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2) 노년초기 건강상태는 1차 조사(2005년)시 56-64세였던 대상자가 응답한 신체건강상태를 의미함. ‘좋지 않음’은 ‘매우 좋지 않음’과 ‘좋지 않은 편이다’를, 

‘좋음’은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를 포함.  참조(Reference)집단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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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증가하였다. 이는 50대 후반 중증질환 및 질병으로 건
강상태가 나쁜 경우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7][35].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건강과 노후소득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사회 정책 및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우
리나라 상황에서 노년초기 건강상태는 노후소득안정화
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 대상 국
민연금제도는 1988년 실시되어 미성숙한 단계이며, 소
득대체율(39%)도 OECD평균(53%)보다 낮은 상황에서 
노후소득은 노년초기 건강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노년초기 건강상태는 단순히 
노동소득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미가입자에게는 의료비
지출비와도 높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근로
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임금
근로자의 2017년 기준 건강보험가입률은 64.5%에 불
과한 실정이다[37].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년초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의료이용이 보장되어 노년 초기건
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고령초기 비급여 부
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
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저임금근로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지원 정책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노년초기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보건측
면에서 중장년기의 건강관리방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중장년시기에 대사증후군과 같은 성
인병과 암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년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기 건강관리를 위
한 방안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38].  

둘째, 노년초기 좋지 않은 건강상태 때문에 일을 하
다가 중도에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고령층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당될 수 있
는 집단은 중도장애를 경험하는 중장년층이다. 이들을 
위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부문을 보완하여 건강문제로 
발생하는 노후소득격차 완화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국
민연금의 장애연금급여액은 장애이후 높아진 필요생활
비의 약 35%만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후 발생하는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지 않고 있다[39]. 또한 노년초기 건강차이로 

발생하는 노후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
동시장개입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소득
보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장애연금에 장애연금수급자의 
근로복귀를 유도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40]. 예를 들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의 장애
연금은 수급자를 위해 “취업 티켓”(Ticket to Work)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직업 훈련 및 기타 취업 
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취업 카운슬링, 직업 재활, 취
업 알선, 직업배치 및 교육 등 다양한 직업안정화 서비
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상의 문제로 평생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
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불평등 지수
(Gini)가 0.397로 전체인구의 소득불평등 지수(Gini) 
0.31보다 높게 나타나 노후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3]. 이를 위해서
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률(2.89배~1.4배)
의 누진적 범위를 저소득층의 경우 좀 더 확대할 필요
가 있다[41]. 하지만, 국민연금 부담률을 올리지 않고, 
수익률확대를 통해 수급액만을 상승시키는 경우 국민
연금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독일 리스
터연금과 같이 취약계층(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
층)의 노후준비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는 국민연금의 미성숙과 다수의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의 소득재분배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의 적
정수준의 급여제공을 통해 소득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간의 국민노후소득보
장패널을 활용하여 노후초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두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5년 
56~60세에서 2015년 기준 64~70세로 후기노년기(74
세 이후)의 소득변화까지는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가 더 오래 축적된 후에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초기건강상태
가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통제변수(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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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독립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형을 사용
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초기건강상태 이외의 다양한 독
립변수들을 사용하고 새로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노
후소득불평등 결정요소들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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